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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학 장면에서 윤리 문제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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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 건강심리학자가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할 기본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윤

리강령 자체 뿐 아니라 그 취지와 특수상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이나 말기환자 관련, 온라인상담 등의 텔레헬스, 조직 내 갈등 등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큰 윤리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

한 상황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해야할지 윤리강령과 지침 및 관련 연구를 검토하면서 논하

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수한 장면이나 상황에서도 예외성보다는 윤리강령의 보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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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심리학회에서는 2003년 윤리강령을 제정하

여 학회 웹사이트에 탑재했고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학회의 노력에 더해 회원

들이 윤리강령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면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이다. 

다양한 건강심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

나서 윤리에 관한 소규모 포커스 집단들을 운영

해 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불만이 있다. 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를 포함한 많은 관련 학회-의 

윤리강령이 구체적이지도, 자세하지도 않다, 상황

(현장 혹은 산하학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특수성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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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이 있다는 말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기

관에 소속되어 심리평가나 코칭, 상담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보장의 어려움이 종종 

제기되고, 그 이유로 기관 관계자들의 무지와 사

생활침해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를 꼽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느 상담 장면에서도 관계의 선을 

확연히 긋고 다중관계를 거부하면 ‘정이 없는’ 사

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치료관계를 쌓기 

어렵다고 한다. 연구 장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례

대로’ 저작권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첫 번째 지적인 ‘윤리강령이 구체적이지도, 자

세하지도 않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가령 어느 경

우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다중관계’가 성립하는

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

는’ 관계라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국건강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2004), 무

슨 뜻인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정 다중관계를 맺었다면 윤리

에 어긋나지 않는가? 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질문

에 대해 즉답할 때 사용할 만한 근거들이 설명되

어 있지 않다.

윤리강령이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 않은 이유

는 윤리강령의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듯이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것뿐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필수요건이며 우리가 지

향해야할 ‘이상적 심리학자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

은 윤리강령의 존재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전문적, 

과학적 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현장과 상황에서 

윤리강령이 규정한 기본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소양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

동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하

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윤리강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소양을 관련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함양해야 한다. 이 첫 번째 불만은 

위에서 나열한 다른 불만들, 다시 말해 ‘상황(현장 

혹은 산하학회)마다 윤리강령이 달라야하는데 현 

윤리강령은 그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리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라

면 모든 나라, 모든 장면에 공통적인 것이 당연하

지 않은가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연구에서 특정 피험자를 속였으면 다른 피

험자를 속이는 것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더(혹은 

덜) 되는가? 상황이나 현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것은 기본적 윤리강령이 아니라고 반론을 펼 수 

있다. 

물론 현 윤리강령의 보편성이나 절대성이 충분

한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하

는 건강심리전문가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윤리

적 갈등은 윤리강령의 제시만으로 채워질 수 없

는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해 주면서 모호하고 흐릿한 부분을 

명료하게 보여 주는 윤리교육이 자주 이루어지고, 

상황의 특수성을 토론하는 자리가 학술대회에서 

자주 마련되어 지며, 대상과 장면의 특수성을 고

려한 산하학회별 지침을 개발하고, 윤리적 딜레마

와 쟁점들을 다루는 논문/책들이 풍성하게 발간되

면 그러한 요구가 충족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

면 보편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윤리강령의 내용

이 진화할 것이다. 

본 연구 또한 그러한 필요성을 상정하고 충족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다양한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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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와 윤리문제들은 실례를 변경한 것임

구체적으로 들자면 일반적인 상담 장면과, 노인이

나 말기환자들에게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

원이나 요양원, 전화나 온라인 등 텔레헬스

(telehealth) 서비스 상황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거

나 제기될 가능성이 큰 윤리문제들1)을 살펴보고 

윤리강령의 큰 틀 안에서 그러한 특정 장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료의 비윤리적인 행

동을 목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설

명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관련 지침

(guideline)과 연구를 개관하면서 해석과 조망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

와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상담 장면

상담 장면에서 자주 제기되는 윤리 문제는 비

밀 보장과 다중관계에 관한 것이다. 한 사설 상담

소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오용한 실례를 들면서 

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상담소의 이

전 내담자가 일 년 전의 풀 배터리 심리검사결과

를 학교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자 검사의 재실시

를 요구했다. ‘비밀보장’을 위해 1년 마다 심리학

적 서비스의 모든 기록을 파기처분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건강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심리학

적 서비스에 관한 기록은 최소한 10년간 보관해

야한다. http://www.apapracticecentral.org/flash 

/record-keeping-guidelines/index.aspx 에 나와 

있는 미국 지침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내담자의 경우 마지막 서비스 날로부터 7년

간,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연령에 도달한 3년 후까

지(기간이 7년 이하면 어른과 동일하게 7년) 보관

해야한다. 물론 뇌손상으로 인한 성격이나 인지기

능상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풀 배터리 심리검

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전의 상태와 비교하려면 이전 평가결과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상기한 상담소에서 또 다른 윤리적 문제가 제

기되었는데 그것은 직원이 사적인 모임에서 위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발설한 사건이다. 물론 상

담소에서는 직원에게도 기본적인 윤리 교육을 실

시했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내담자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수준이었고 

신원추적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조차 발설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지 않았다. 비밀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기록을 관리

하고 그 보관을 맡는 관계자들도 상담자와 동일

하게, 윤리강령의 취지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심

도 깊은 윤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조직(기관)에 속해서 활동

하는 건강심리학자들이 부딪히는 독특한 쟁점들

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령 초중고교의 학

교장면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부모에게, 또 

담임이나 교장에게 학생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가? 비밀보장의 취지는 학생의 웰빙과 이익을 우

선시하고 우리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부모와 학교에 대한 의무

는 그 다음이다. 따라서 학교장면에서 일하는 상

담자가 ‘부모와 학교에 대한 의무와 학생에 대한 

의무간의 타협적인, 적절한 균형을 유지 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비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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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어느 상담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담임이나 교장 같은 학교 관계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그러한 

신념대로 학생을 상담하면서 비밀파기에 대한 학

생의 허락을 얻지 않는다면 상담실에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학생이 그러

한 상담자의 신념을 이용해서 담임이나 교장에게 

거짓된 정보가 들어가도록 상담자를 조종하는 일

도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면 단시간에 전체 심리학자들의 전문성과 평판이 

추락할 것이다.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윤리강령

이 모든 문화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지라도 비밀보장 부분이 과연 그러한 “예외적인” 

부분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기관에 속해 일하

면서 비밀을 유지해야하고 학생의 허락을 받아야

만 특정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규정이 ‘한국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성을 인정해야 하

는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건강심리학회 윤리강령에서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심리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심리학자는 자신이 윤리

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

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상벌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

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개정을 감

행하였다. 이전의 윤리강령에서는 심리학자가 속

한 기관이나 정부와 윤리적 갈등이 있으면 물론 

갈등해소의 노력을 요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할 때

는 조직이나 정부의 요청을 따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APA, 2002). 그러나 인권수호를 향한 미국

심리학회의 책임을 보다 확고히 천명하고자 다음

과 같이 개정하였다. 법이나 정부부처,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와 심리학자의 윤리적 책임 간에 갈

등이 일어나면 어떠한 갈등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심리학자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reasonable)' 조처를 취해야

하며 그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

당화하거나 방어하는데 본 규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록보관의 지침에서 

권하는 바는, 학교, 병원, 교도소 등 기관에 속해

서 일하는 심리학자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문

제를 확실히 밝히고 심리학자로서 윤리강령을 지

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며 윤리강령을 준수

하는 쪽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

나의 방법은 조직과 처음부터 담론하여 정식으로

는 조직이 원하는 종류의 정보만 기록, 보관하고 

예민한 내용은 심리학자가 따로 비밀파일로 보관

하는 것이다(APA, 2002). 전적으로 내담자의 비밀

을 보장하든 예민한 내용만 보장하든 바람직한 

시작은, 처음부터 기관에 심리학자의 윤리적 책임

을 알리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다. 우리 심리학

자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 심리

학자가 비밀을 보장한다고 믿는 내담자들의 기대

를 저버리지 않고 최상의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

리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를 지킨다면 조직 간

의 모델링으로 인해 결국 조직과의 갈등도 감소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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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하는 

쟁점은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것이다.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뒤 비밀을 보장해야하는 정보를 다

른 치료자나 내담자가 소속된 기관(예: 학교)에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

연한 말이지만 관련지침에서는 전자기록도 기본

적으로 문서를 사용할 때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Mallen & Vogel, 2005). 

비밀보장과 관련된 일반 원칙에 더해서 비밀번호

와 데이터 암호화를 적정수준으로 상정할 것, 기

기 전문가의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을 것 등을 

권장하는 지침이 있다. 전자기록의 경우 파기 시

에도 복구 가능성이 남지 않도록 기술적 예방조

처를 취해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서 텔레헬스

를 다루면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다중관계의 문제도 자

주 제기되고 있다. 다중관계는 미국심리학회의 윤

리강령을 십분 반영한 우리나라의 윤리강령 중에 

우리나라의 정서나 대인관계 패턴에 맞지 않는 

항목이라는 말을 듣는 부분이다. 정과 의리를 중

요시하고 겹겹이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시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하나의 관계만 선을 긋기 어

렵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직업윤리는 맥락과 조건에 좌우

되어야하며 적어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누가 윤리

적 결정에 영향을 받을지 그 대상에 따라, 가령 

그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에 따

라 달라져야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담론과 연구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미래에 윤리강령을 개정할 때 수정할 것을 고려

해야 하는 부분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중관계의 

위험성을 증명한 연구가 산적된 현재로서는 ‘한국

정서에 맞게’,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다중관

계 항목을 운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다. 미국의 작은 지역사회에서도 다중관계를 피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다보면 내담자를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 따라서 지침에서 권장되는 바는 지속적으로 

비판적 자기감찰을 행하고 윤리위원회나 동료들

과 주기적으로 의논하는 것이다.

교육/연구 장면

교육장면에서, 특히 실습과 지도감독 장면에서 

자주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 전문성과 다중관계

에 관한 것이다. 지도감독이 ‘바빠서’ 지도감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

를 전적으로 수련생에게 맡긴 사례가 있다. 심지

어는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사의 조

력을 받지 않은 채 수개월을 상담해주어서 ‘증상’

이 약화된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수련생도 

본 적이 있다.  

실습생/수련생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우선적으

로 지적할 사항은 실습생/수련생들은 사전 동의를 

받을 때 자신이 수련생이라고 밝히고 지도감독자

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자가 공식적으로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도감독자는 

심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실습생이 맡

지 않아야할 사례, 또한 맡더라도 사후 지도감독

이 아닌 실시간 현장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상담

해야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 두면 좋

을 것이다. 어려운 사례일수록 실시간 현장 지도

감독을 권하는 이유는 비언어적 정보를 수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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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도 있지만 비상시 지도감독이 즉각 개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평가나 접수 면담 시 

실습생에게 버거운 사례라고 판단되면 전문가에

게 의뢰하고 초기가 지난 후 혹시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지도감독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청해

야한다. 

전문성과 관련되는 또 다른 문제는 실습생의 

자질부족이다. 윤리강령을 그대로 따르자면지도감

독이 실습생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감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결과 실습생에게 기

대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

우 해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윤리의식을 비롯

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련생이 있으면 관련자 심

의와 외부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당사자에게 해임

을 통보한다. 이 역시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전문직으로서 직업적 존엄성을 지니고 

심리서비스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고 본다.

지도감독과 수련생 혹은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다중관계는 ‘예외적’인 수준을 넘어서 ‘한국 상황

에 맞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심지

어는 상담을 ‘교육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름 그대로 ‘교육’에 속하므로 다중관계가 아니라

는 궤변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친밀성과 편리성

을 이유로 다중관계의 득이 실보다 많다는 주장

도 들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도 윤리적 책

임이 있는 심리학자라면 ‘나는 그 예외가 아니도

록’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예외라고 할지라도 항상 

두 사람 사이의 힘, 권력(power)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예외의 상태에서 벗어나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전

문직으로서 자율적이고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추

어야 그 존엄성과 위상이 유지된다. 

저작권(authorship) 또한 교육장면에서 많이 제

기되는 문제이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대학

원생, 박사후과정 연구원, 교수, 의사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붕괴된다. 사실 논문 

투고 직전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결정해

서는 문제가 야기되기 십상이므로 가능하면 연구

과정의 초기에 저작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

을 권한다(APA, 2010). 기여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저작권 결정에 주관성

이 개입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연구에 참

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충분한 저작권을 얻지 못

했다고 느낄 수 있다. 미국에는 시험적으로 연구 

활동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누가, 연구의 어떤 측면에 기여할 

것이고 저작권 순서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투

자한 시간은 하나의 요인일 뿐이고 자료 수집은 

가중치가 적은 반면 연구 아이디어의 개진과 원

고 집필은 가중치가 크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가

능한 한 일찍 저작권에 관해 의논하기 시작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실제 기여한 바를 검토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최종 저작권을 결정하

면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이중게재

(duplicate publication)관련 지침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자세한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초록을 

학회에서 발표한 뒤 학회지에 전체 논문을 게재

하는 것은 이중게재라고 볼 수 없다. 전체 논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초록에 비해 유의하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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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발간된 논문의 저자가 다

른 언어로 논문을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독자가 유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단 두 번째 논

문에 번역논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각주, 초록, 참

고문헌에 모두 출처를 명시해야한다(Graf, Wager, 

Bowman, Fiack, Scott-Lichter, & Robinson, 

2007).

노년층과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대상

노년층과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심리학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장면에서 공통적인 쟁점은 프라이

버시, 사전 동의, 기록 접근, 금치산/한정치산 상

태와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특히 임종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복잡한 윤리적 갈등이나 

문제를 야기하기 쉽고 간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러한 쟁점을 다루기도 어렵다. 가령 심리평가 도

구를 사용해서 치매를 평가할 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개인이 평가의 이득과 위

험, 대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의사결

정해서 그 결정한 바를 알릴 수 있어야하는데 치

매와 노령으로 인해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

어 그렇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심리학

자가 이해를 돕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노인들에 대한 심리적 서비스 지침에 따르

면 노년층을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전문성으로 젊

은이용 평가도구를 노인들에게 사용할 때의 문제

점을 이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노인들에 맞춘 

평가기술을 갖출 것을 들고 있다(APA, 2012). 

물론 법적으로 동의권한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

는 평가와 정보수집 전에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와 법적 대리

인 모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에 관해 설명하고 

이득과 위험을 언급해야 한다. 물론 치료/평가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하지만 어떤 필요나 요구

에 의해서 당사자 동의 여부에 무관하게 전문가

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심리

학자들은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원하건 원치 않건 

평가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만약 협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족 등 다른 정보원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평가가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 

또한 평가나 치료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치매

와 심신박약 혹은 금치산/한정치산은 다르다는 것

을 이해해야한다. 치매가 심해져 심신박약, 금치산

/한정치산의 지경에 확실히 처할 때까지는 동의하

거나 거부할 역량이 된다. 설사 금치산이 확실해

도 결정사항에 동의할 정도의 인지적 능력은 남

아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과 일하는 심리학자들은 또한 비밀보장 문

제에 부딪친다. 가족, 다학제 팀, 장기요양 장면 

등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조직에 심리학자가 소속

되어 있다면 윤리강령과 상충하는 조직의 요구가 

있을 시 윤리적 갈등에 처하게 된다. 처음부터 가

족이면 가족, 요양원 관리인이면 관리인에게 윤리

강령을 근거로 구두와 문서로 확실하게 선을 긋

고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고 어떠한 내용은 철저

히 비밀을 보장할 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

느 경우이건 딜레마에 부딪치면 심리학자가 조직

에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노인의 이익이 

최우선이 된다.

죽음과 임종이 연령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년층

을 다루는 심리학자들은 연명치료, 조력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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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ed suicide), 임종 시 의사결정 등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 직업윤리를 숙지해야한다(APA 

Working Group on Assisted Suicide and 

End-of-Life Decisions, 2000). 병원장면, 특히 중

환자실 같은 장면에서 일하는 임상건강심리학자

들은 말기환자들을 맡은 경우들이 있다. 환자들은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서 치료 말고도 다양한 결

정들을 하게 된다. 이때 가족들이 이러한 의사결

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위의 가족들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당사자인 환자보다도 이해도나 판단력이 더 떨어

지는 경우도 있다(Pochard et al., 2001). 의사들과 

달리 심리학자들은 가족들에게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환자가 죽음

을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의 비밀유지 

조항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비밀파기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자와 환자가 환자의 

임종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 의논한다고 하더

라도 의논의 내용을 환자 말고 다른 사람과 공유

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 비밀파기에 동의한 

경우 그리고 환자가 허락한 경우 가족구성원 중 

선별해서 치료회기때 참가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환자의 임종을 둘

러싼 소망과 공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가 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

고 자살의도가 있다면 환자가 자신이나 주위사람

들에게 위험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깰 

수 있다는 비밀파기와 환자보호와 관련된  윤리

강령에 따라 치료자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이 임종관련 의사결정의 

도움을 요청할 때 고려할 것으로 우선 신체적 고

통을 들 수 있다. 신체적 고통 때문에 전반적 정

신건강이 악화되고 자살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들면서 심리학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통증 관리와 관련, 다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주치의와 의논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심리적 고통을 고려해야하는데,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면 보다 이성적으로 

임종관련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체

적, 심리적 고통이 잦아진 후에도, 또한 심리학자

와 모든 분석을 마친 후에 ‘죽음을 촉진하는 것’으

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옳을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건강심리학자들이 항상 명심해야할 사항

은 모든 말기환자들이 다 자살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자살 의도를 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 상식과는 달리 인지기능 부전이나 신체적 고

통 때문에 자살의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심리학자들은 말기 상황과는 무관한 문제들, 

우울증과 독거 등이 자살위험을 높이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서비스를 차별화해야한다. 문화나 종교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편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임종을 앞둔 환

자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갖추어야하는 전문성으

로는 민감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임종에 관한 대

화를 하는 법을 익히고 임종과 관련된 다양한 선

택을 환자와 함께 탐색하는 법을 익히는 것, 또한 

진솔하게 죽음에 대해, 환자의 정서와 혼란을 다

루고 가족들도 일관성 있게 잘 다루는 것이다.

현재 미국심리학회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조력자살은 아직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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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

한 논의만 전개되고 있다. 연명치료의 중단과 조

력자살은 현재 세계의 의사, 법학자 들이 논쟁을 

벌이고, 도전하고 있는 쟁점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나 조력자살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명

치료 중단이나 조력자살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

인은 신체적 요인보다도 심리적, 가족요인, 금전적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건강심리학자들

이 그러한 요인들과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 그 윤리적 딜레마를 더욱 연구하고 다학제

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도전적 

쟁점에 대해 심리사회적으로 기여해야한다.

텔레헬스

원격소통 혹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강 

전문가들이 같은 방에 환자와 함께 있지 않고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기반 소통, 화상회의 등 기

술 매체(technology media)를 활용해서 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거리가 멀어서 이전

에는 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못 받았던 

환자들도 이러한 텔레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

면하지 않고도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 보험도 적용되고 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텔레

헬스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며 폭넓게는 전문가

와 환자 간에 친히 보지 않는 형태의 모든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심리교육, 

개인심리치료, 심리검사, 지지집단을 들 수 있다.

텔레헬스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카

운슬링의 경우 이메일 치료(e-mail therapy), 원격

정신의학(telepsychiatry), 인터넷 상담, 사이버상

담, 웹상담, 컴퓨터심리치료 등의 용어와 개념을 

포함하며 자격 있는 사람이 내담자에게 비대면의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치료, 컨설테이

션 및 심리교육 등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Mallen & Vogel, 2005).

미국심리학회나 우리 한국심리학회는 아직 온

라인 카운슬링의 허가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

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사회사업협회(Clinical 

Social Work Federation, 2001)에서는 실제 온라

인상담자의 1/4 이상이 사회사업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인터넷 문자기반치료를 반대

하는 문건을 냈다. 

미국심리학회는 2002년판 윤리강령에서 대면으

로, 우편으로, 전화로 인터넷 등 전자송신으로 구

성되는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윤리강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APA, 

2002). 따라서 모든 규정을 그대로 온라인 상담에

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APA는 아직 특별히 온

라인 상담제공자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고지된 

동의나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

침이 없이 인터넷 카운슬링을 현재의 강령에 포

함시키는 입장을 취한 듯하다. 현재 미국심리학회

는 원격심리학지침 개발을 위한 다학제팀(the 

Joint Task Force on the Development of 

Telepsychology Guidelines)에 참여해서 테크놀로

지를 전문적으로 사용해서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지침을 최근에 개발하였고 곧 공청

회를 거칠 것이라고 하니 우리 학회에서도 참고

해서 개발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텔레헬스가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

존 형태의 서비스와는 다른 윤리적 문제들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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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선, 텔레헬스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

장이기에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한 심리서비스를 수

행한 적이 없는 심리학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

하기 전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하는가? Barnet 

(2005)에 의하면 데이터와 임상기록의 보안과 관련 

있는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온라인 의사소통을 

위해 상용되는 이모티콘 등의 정서표현방법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심리학자가 전문적으로 텔레헬스 장면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직 드물어서 이 분야의 훈련과 지도감독

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기본 지

식을 익히고 테크놀로지 전문가와 팀을 이루거나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사생활보호와 비밀유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

은 개인전용 전화선이나 인터넷 연결의 확보다. 

문자와 비디오가 남고 인터넷 상으로 내담자 신

상정보와 함께 진단명, 검사결과 등이 전송된다면 

비밀번호 보호, 데이터 암호화, 방화벽 등의 사용

이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방편들도 전송 사고와 

전자우편 엿보기 등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한다. 

이메일로 상담이 오갈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자만이 이메일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 관리자는 개인 이메일 접근

을 제한하는 윤리강령을 따라야한다. 그러나 우리 

심리학자들로서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당

사자인 내담자 본인과 심리학자, 그리고 서버 관

리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내담자

에게 알려서 위험의 소지를 인식시켜야한다. 또한 

인터넷 뱅킹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인터넷 기반 

텔레헬스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해당되는 사항들

임을 주지시켜야한다. 

또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면상담에서와 마찬

가지로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Shaw & Shaw, 2006). 가령 내담자가 자살의사

를 밝히며 돌연 소통이 끊겼을 때 이름, 주소, 연

락처를 알고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서 내담

자를 보호하고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또한 내담자 나이도 확인해서 미성년자라면 부모

의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부모가 허락한 것이 맞

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은 있다. 따라서 

텔레헬스 서비스라고 해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내담자의 신원과 주소 및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연결이 끊

길 때 어떻게 할지 등의 계획을 처음부터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은, 미

국에서는 주마다 자격증이 다른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사는 우리말 사용자(예; 유학생)와 

장거리 인터넷 상담을 한다면 심리학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하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사소통 수단이 넓

어져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날로 더해지는 가운

데 특정 테크놀로지나 모드(modality)에 국한되는 

쟁점들에 관하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우리 건강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텔레헬스 서비

스의 득실을 따지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고 어떻게 윤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 료 

다른 심리학자가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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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가? 한국건강심

리학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다른 심리학자가 윤

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우선 그 심

리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하는 비공

식적적 해결을 시도해보라고 한다. 가령 치료회기 

때 지각이 잦다면 그러한 사실을 단순히 부드럽

게 깨우쳐 주면 된다는 뜻이다. 윤리규정을 언급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밀유지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대1 주준으로 적

절한 개입을 해서 문제의 심리학자가 문제를 해

결하도록 촉구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해

결이 안 되면, 혹은 심각한 위반이라고 여겨지면 

상황에 적절한 추가조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있

다. 추가조처란 개인을 학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하

는 것이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남자동료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알고서도, 또 그런 경우 신고해

야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37%의 심리학자들은 신

고하지 않겠다고 했다(Bernard, Murphy, & Little, 

1987). 유사하게, Pope, Tabachnick과 Keith- 

Spiegel(1987)의 연구에서도 80프로의 심리학자들

이 ‘효율적으로 일하기엔 너무 힘든 상태

(impaired)에서 일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 53%는 일한다고 했다. ‘아는 사람

을 고자질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

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미

국인들과 다른 반응율을 보일 지 경험적 연구결과

에 근거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는 심리학자를 윤리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료조

력프로그램(colleagu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에는 윤리를 위반한 다른 

심리학자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개개인이 힘들게 

판단할 필요가 없이 ACCA(APA's Advisory 

committee on colleague Assistance)에 연락하면 

마치 상담 받듯이 비밀리에 컨설팅을 받는다. 당

사자도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충고와 지도, 기

관과 윤리위원회 자문 및 법률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사례별 접근 뿐 아니

라 예방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각종 자료와 워크

숍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알코올 등의 약물남용 문제를 

가진 치료자를 인지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자가 내담자나 학생으로부

터 들은 일화들이다. 한 치료자가 간밤에 마신 술

이 덜 깬 상태로 집단치료에 들어가서 성희롱에 

가까운 말실수를 했다. 또한 ‘해장술을 안했더니 

오늘 전혀 집중이 안 되어 내담자에게 미안했다’

라고 동료에게 말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에 회부

하는 것은 마지막 방편이고 가능한 비공식적 방법

을 동원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

치 않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프로포폴 오

남용 사태에서 보듯이 심리학계뿐 아니라 의료계

에서도 약물남용을 다루어주는 기능이 부족하다. 

미국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의 약

물남용을 다루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상담을 받

는 것과 유사하게 비밀을 유지해주어서 윤리위원

회 회부를 염려하지 않고도 환자의 안전을 촉구하

고 어렵게 획득한 전문직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준

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학회의 규모가 작으므로 

동료조력프로그램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impaired) 

심리학자를 돕는 부분에 약물남용문제를 따로 두

면 종합적인 조력기구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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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황(현장 혹은 

산하학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맞다. 그

러나 윤리강령은 우리 심리학자들이 따라야할 최

소한도의 필수적인 규정을 제시할 뿐이며 이상적

인 심리학자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

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장면에서, 

모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 

심리학의 기본 윤리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윤리적

인 것은 심리학자의 조처대상과 무관하게 윤리적

이어야 하는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루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하는 심리학자들은 ‘특

수성’을 대면서 혹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 미국식 윤리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윤리강령이 최소한

도의 필수적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정서에 

맞게’,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윤리강령을 운

용하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특

수한 상황에서 참고하고 따르면 좋을 제안사항과 

지침을 개발하고 비밀을 보장해주는 컨설팅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현장과 상황의 특수성

을 고려하고 존중해 주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윤리강령이 ‘한국정서에 맞지 않고’ ‘상황의 특수

성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경우들을 공식적인 담론

의 장에서 분석하고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자주 불

거지고 있는 다중관계나 비밀보장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리는 우리 심리학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

본요건이며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유

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업적 역량이다. 병원이

나 학교, 회사 등의 조직 속에서 무책임하게 윤리

강령을 취급하면 결국 그로 인해 전체 심리학자

들을 향한 불신이 생기고 우리의 전문성 추락으

로 이어져 심리학자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

리고 그 해는 고스란히 심리학적 서비스를 신용

하지 못하는, 그러나 심리학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

가 그 일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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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Ethical Issues in the Fields of 

Health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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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Ethics Code set forth enforceable rules for conduct 

as health psychologists in professional roles. In order to resolve ethical problems health 

psychologists encounter in various situations, they need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particular situations and their risks as well as the Ethics Code. In this article, ethical 

problems that occurred or are bound to occur in a variety of situations such as caring the 

elderly and terminally ill patients, telehealth, conflicts with organiz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nature and approaches toward resolution reviewing relevant principles and 

guidelines. This study intends to help health psychologists take an ethical course of action in 

difficult and complicated situations or whe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ethical and 

realistic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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